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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아시아 국가체제 변화와 초국경적 공간의 등장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 국가변화: 
남한과 대만을 중심으로*4)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대만과 남한을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국가

변동의 특징, 그리고 현 단계 국가변화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는 예비적

인 글이다.1) 여기서 예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분석보다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패러다임 구성을 목표로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기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는 동아시아 4국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 유형과 대만과 남한의－불완전하지만－‘민족국가’적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단히 소규모적인 도시국가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유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민족국가적 경계 

* 이 글은 2000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국가변화｣)

의 성과 위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1) 이 글은 본래 영국의 사회학자인 밥 제솝(Bob Jessop)의 국가론적 논의를 동아시

아 국가분석에 확장하기 위하여 그와 공저로 발표할 계획으로 집필된 것이다. 

Exportist regime of accumulation, Listian warfare state, anticommunist regimen- 

ted society 등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국가, 사회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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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자본주의발전과 정치변동의 일반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후자의 두 

나라를 근거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은 두 나라를 중심으

로 하여 동아시아 성장과정에서의 축적체제(accumulation regime)와 국가,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것이 성장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여 왔는가를 분석한다.

2.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수출형 축적체제’

   －이른바 ‘근대화’의 경제적 구조

신맑스주의적인 발전론, 특히 종속이론은 남미에서의 ‘저발전의 발전’

의 원인을 남미의 대외적인 종속적 구조에서 찾는 데 성공하였으나, 동아

시아에서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2) 이

것은 종속이론이 제국주의의 착취적 성격, 제국주의와 발전도상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하기는 하였으나 발전에 대해 ‘숙명주의’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종속의 일견 ‘숙명적으로 보여지는’ 구조 내에 존재하는 전략

적 영역(strategic space)을 주목하지 못하였다.3)

필자가 볼 때 그러한 숙명론적 견해는 중심과 주변의 발전이 불평등하

고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맑스주의 발전론의 기본전제는 제국주의의 착취적 성격이다. 그런데 비록 

이윤율의 하락에 대응하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주변부로의 이전은, 비록 

주변부 나라들에 대하여 구조적인 한계를 부여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에

서 불균등발전에 수반되는 전략적 가능성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열게 된

2) 동아시아 성장론에 대해서는 조희연(1998) 1장 1절 참조.

3)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은 Warren, Bill(1980)의 논의 속

에서 보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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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한된 전략적 가능성의 영역은 내부의 정치사회적 변수들－

구조적, 전략적, 상황적 변수들－에 따라 일정 주변부 사회에서 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즉 내부의 조건, 특히 정치사

회적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처럼 ‘종속의 구조 내에서’ 발

전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발전과 저발전을 분기시키는 정치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필자는 동아시아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하면서 

동아시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특정한 정치사회적 구성(political and 

social configuration)이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발전과 저발전의 

상이한 궤적(trajectories)의 차이를 낳은 내적인 정치사회적 구성을 중심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른바 ‘착취적인’ 신국제분업의 부정적인 조건에

도 불구하고(Polloix, C, 1975), 그것을 상쇄하면서 경제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해명함에 있어 먼저 동아시아 축적체제의 

성격을 정식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자본

주의 발전의 출현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의 자본주의

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여기서 동아시아 성장의 경제구

조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자는 중범위 수준에서 ‘수출형 축적체

제’4)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축적체제는 “생산과 가치

실현의 독특한 유형 혹은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거시

경제적 체제”라고 규정된다.

이 수출형 축적체제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에서의 생산은 

차입된 자본의 기초 위에서, 국내의 저임금 노동력, 수입된 기술, 수입된 

자본재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적 산업에서 결합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

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재화는 대부분 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여기서 확

보된 수익은 부분적으로 재투자되고 부분적으로는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

4) 수출형 축적체제의 개념은 Sum, Ngai Ling(1994, 1997a)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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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출형 축적체제는 노동력을 제외하고 자본, 기술, 시장 등 거의 모

든 생산과 재생산의 계기들에서 국제화된 자본순환(internationalized circuits 

of advanced capital in many moments)에 대단히 의존하는 체제였고, 그만

큼 위기적 요소를 내장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계기들에서 외부의존성이 강한 체제가 발

전의 민족적인 양식(national mode of development)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

다. 예컨대 ‘주변부포디즘’ 같은 경우 그것은 비록 여러 측면에서 외부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동학과 구조를 갖는 민족적 양식으로 인식

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수출형 축적체제는 조절이론에서 

논의하는 주변부적 축적체제를 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수출형 축적체제는 단순형태(simple form of exportist regime of 

accumulation)와 복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Sum, 1994, 1997a). 전자는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초기에 나타나는 형태로서, 외부의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지배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내적인 축적이 

진전되고 내부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전의 일면적인 외부지향적 축적은 일

정하게 내부지향적 축적에 의해 보완된다. 초기에 주로 추출적 1차생산품 

생산부문이나 대중소비재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문간 불균형이 심

화되었던 것에 비해서 복합형태에서는 이러한 부문간 불균형이 일정하게 

완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 발전양식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수출형 축적체제

는 고도의 잠재적인 위기성과 내적 불안정성을 내재한 체제라는 점을 주

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산과 재생산의 순환체계의 여러 계기들에서 내

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존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수출지

향적 산업화를 추구하였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동아시아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예컨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외채위기의 

늪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적인 수출형 축적체제의 성공적 재생산을 가능

케 하는 여타의 조건들, 특히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내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정치사회적 조건들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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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성공적 진전과 실패를 매개하였다는 것이다. 

3. 동아시아의 국가: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5)와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

여기서 필자는 ‘축적의 정치사회적 매개’(political-social mediation of 

accumul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축적의 

정치사회적 매개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위기의 축적체제’의 정착

을 위하여 특정한 형태의 국가가 특정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

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축적의 정치사회적 매개에 대해

서는 풀란차스(Poulantzas)로부터 조절이론, 미국의 축적의 사회구조론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등에서 주목된 바 있다(Kotz, David M., 

Terrence McDonough and Michael Reich  eds., 1994). 조절이론 같은 경우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조절의 사회적 양식’(social mode of economic 

regulation)에 주목하였지만, 그러한 사회적 양식에서 국가는 극히 주변적

인 것으로 취급되었다(Jessop, 1990a, 1990b). 필자는 동아시아 발전에서 

이른바 ‘발전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의 기능은 자본안정

화(capital valorization)와 노동력 재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의 국가의 ‘최소기능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동아

5) 여기서 리스트(List)적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을 신중상주의적 국가로 번역한다. 여

기서 리스트는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의 프러시아에서 유치산업의 보호와 산업

과 무역에 대한 준‘중상주의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슘페터

(Schumpeter)적 국가를 ‘경쟁력 지향적’ 국가로 번역한다. 여기서 슘페터적이라

고 하는 은유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슘페터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

에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Schumpeterian workfare state에 대해서

는 Jessop(1993, 1994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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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적 맥락에서 자본안정화와 관련한 국가기능은 신중상주의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List)가 정식화하였던 유치산업

의 지원과 보호, 외부경쟁으로부터의 국내자본의 보호 등의 서구 후발자

본주의에서의 역할이 대만과 남한에서도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동

력 재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는 ‘안보’(national security)의 프레임 내에서 

노동력의 의사-준(準)전시적 동원화(pseudo-wartime mobilization)를 행하고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안보국가

적 프레임 내에서 노동력은 ‘초노동국가’(super-workfare)적 방식으로 동원

화되었다. 서구 후발자본주의화 국가인 독일에서 나타난 ‘리스트(List)적’ 

국가는 동아시아의 반공냉전적 조건하에서 준(準)전시국가적 양상으로 나

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필자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라고 개념화하고

자 한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지배적 국가형태이던 케인스

적 복지국가(Keynsian welfare state)나 현재 글로벌 신자유주의 속에서 지

배화되고 있는 소위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 이하 SWS라고 한다)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본안정화와 관련하여, 케인스적 복지국가가 단체교섭의 규제와 대중

소비 규범의 일반화를 통한 수요측면에서의 조절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

다고 하고,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가 생산물, 생산과정, 생산조직, 시장

에서의 혁신을 증진하도록 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조절을 주된 것으로 하

고 있다고 하면,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는 유치산업의 지원, 집중전략

산업의 지원, 국내산업의 보호 등 전경제적 차원에서의 개입주의가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하여, 지배적 담론에서 변화가 있다. 케인스적 복

지국가에서의 주된 담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공이라고 하고, 경

쟁력 지향적 노동국가에서의 주된 담론이 ‘노동으로부터 복지로’(off- 

welfare to work)라고 한다면,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는 안보적 프레임 

내에서의 의사-준(準)전시적 동원화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정

책이라는 점에서 케인스적 복지국가에서 사회정책의 요구에 경제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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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하고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와 국제경

쟁력 강화의 논리에 사회정책이 복속되게 된다고 하면, 신중상주의적 준

전시국가에서는 복지나 사회정책의 전면적인 부차화 속에서 경제성장 목

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는 반공규율사회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 남한의 독특한 사회적 조건을 매개로 하여 권위주의적 발전동원

체제식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대만과 남한은 “냉전과 내전의 특수한  결합으로 인하여 반공이데올로

기가 ‘의사합의’(pseudo-consensus)로 내재화된 특유한 우익적 사회”6)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대만과 남한의 특수한 정치사회 상황, 계급관계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구성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반공병영사회’(anticommu- 

nist regimented society; 反共規律社會, 反共兵營社會)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전쟁과 1950년대 국가적 테러(state terrorism)를 통하여 형성된 반공규율

사회는 냉전의 논리가 내전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내적인 

의사합의로 전화되고 그것이 개인 및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우

익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냉전, 냉전적 내전, 그로 인한 

사회운동의 말살, 냉전적 논리의 내재화는 대만과 남한을 ‘극우적 공동

체’(ultra right-wing community)로 전화시키게 된다. 냉전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우익적 결합,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초토화’, 냉전적인 

논리의 내재화로 인해, 남한과 대만에는 특유한 ‘극우적 공동체’가 형성

되게 되고 이는 국가기능과 형태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속에서 식민지시대로부터의 ‘과잉성장’ 

(overdeveloped) 국가는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로 쉽게 전화되어 

재생산될 수 있었다. 내전과 그것의 휴전적 종결, 그를 통한 극우적인 반

공냉전논리의 재생산은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의 용이한 수행과 그것

의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적 ‘형태’(form)의 구체화를 가능케 하였다고 

6) 조희연(1998) 1장 및 2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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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이처럼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이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의 효율적 

수행과 그것의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형태로의 구체화에 기여한 것은 

반공규율사회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어떻게 낮춰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여 볼 수 있는

데, 첫째 반공규율사회의 형성과정에서 구지주계급이 정치사회적으로 약

화됨으로써 자본주의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회세력적 장벽이 낮추어졌다

고 할 수 있다(Cho and Kim, 1998). 이것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발전론

적 지배블록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반공규율사회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와 민중의 관계에 대하여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에서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에 의한 대중의 사회적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중의 정치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율화적 효과를 가지

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에 대하여 성공적인 경제적 

성취에 대한 압력효과를 갖는다. 반공규율사회는 먼저 여러 사회적 투쟁

을 규율화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한편에서 반공규율사회는 

분단된 상대방과의 부단한 경쟁적 관계를 의식하게 만들고 이는 동아시

아의 국가가 아프리카의 국가처럼 약탈적 국가(predatory state)로 전락하

지 않도록 하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Evans, 1995). 셋째, 냉

전논리 내재화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내전적 경

험을 외적인 냉전의 논리가 더욱 ‘의사(擬似)동의’로 내재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게 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의 헤게모니 체제에 대

한 유기적 통합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근대화’의 장애가 되는 자신의 

전통적 요소를 더욱 신속하게 제거하게 하였고 미국이 제3세계에 제시한 

종속적 발전전략의 가장 충실한 수용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주의(capitalistic developmen- 

talism)를 용이하게 대만과 남한에 정착시키고 지배적인 사회통합의 원리

가 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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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장벽이 낮춰짐으로써, 신중상주의적 준

(準)전시국가에 의한 사회성원의 발전론적 지향으로의 통합과 조직화를 

용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공규율사회는 동아시아의 국가로 하여

금 사회성원들이 반(反)자본주의적 지향으로 동원화되는 것을 통제하면서 

용이하게 발전론적 동원화와 통합화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7) 

이러한 반공규율사회적 조건 위에서 앞서의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 

‘기능’은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라는 국가‘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서구

의 케인스적인 복지국가가 국가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체

제로 구체화되었고,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재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가 취하는 ‘권위주의

적 발전동원체제’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나 지배의 제도적 형태라

는 점에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가 취하는 ‘사회민주주의체제’,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가 취하는 ‘신자유주의체제’와 구별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에서는 비록 위로부터

의 국가주의적 동원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민중

의 발전을 향한 자발성과 결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남미의 여러 나라

들과 동아시아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

는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수동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ramsci, 1971). 그것은 발전이라는 목표가 위로부터 강제된 경우들이나, 

민중들의 능동적 동의와 결합된 혁명적 유형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는 국가는 하나의 동질적인, 일괴암적인 실체

(monolithic entity)로서, 사회적 투쟁으로서의 분리된 진공 속에 존재하는 

실체와 같이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사

회적 투쟁의 맥락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후기 풀란차스적인 관점을 

7) 비교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만악(萬惡)의 근원이 미국이다’라는 식의 ‘근본주의’

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 높은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장벽이 이슬람 세계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제

3세계 발전흐름에 ‘편승’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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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하여 본다면 국가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체이고, “계급과 계급분파 간

의 세력관계의 특정한 물질적 응축”이다(Poulantzas, 1980, 2부). 즉 모순

적인 사회적 세력관계 간의 관계의 물질적‧제도적 응축이라고 할 수 있

는데,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배는 조직화되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

로는 한편에서는 지배블록 내의 여러 분파들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한편

에서는 국가와 민중블록의 관계 속에서 조직화되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배블록 내의 갈등, 국가와 민중블록의 갈등 및 균열 속에서 실체

적 통일성을 확보하여 내는 것이 곧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의 조직화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지배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는 3차원을 상정한다. 첫째는 노동과정의 수준이다. 

노동-자본관계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둘

러싼 투쟁의 차원이다. 둘째는 통합적 의미(in integral sense)에서의 경제

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차원, 즉 자본 관계의 확

대재생산(extended reproduction of capital relations)이다. 셋째는 자본축적

의 논리가 사회통합의 지배적인 원칙이 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의 차원, 

즉 사회통합화(societalization)의 차원이다.8) 

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재생산의 기본차원은 자본-노동관계를 노동과

정 수준에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에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수준에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재생산

되어야 한다. 이것인 ‘통합적 의미에서의’ 경제재생산의 차원이다. 더 나

아가 후발자본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가 이데올로기

적 차원에서도 지배적인 되고 그것이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발전의 프로젝트가 지배적인 헤게모니프로젝트 

혹은 국가프로젝트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여기서 societalization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로 규정되는 ‘사회

화’보다는 더욱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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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차원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3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의 입

장에서는 지배가 조직화되는 차원이기도 하고, 민중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투쟁이 전개되는 차원이기도 하다. 첫 번째 차원의 재생산을 둘러싼 투쟁

은 두 번째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세 번째 차원에서의 위

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가는 근대화프로젝트를 지배적인 프로

젝트로 만듦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둘

러싼 투쟁을 통제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는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취

약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재생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형태

로 수행된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

째 차원의 노동과정에서 국가는－새롭게 수립되는－자본질서에 대한 노

동의 순응적 적응을 위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행하게 된다. 국가는 반공규

율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규율화(social regimentation)를 노동과정 

수준의 규율화로 전환시키게 된다. 암스덴의 표현을 빌린다면(Amsden, 

1989), 자본관계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의 개입은 시장, 

가격, 나아가 전사회를 취약한 자본축적구조의 안착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으로(getting the price, market, and the whole society wrong) 나타났다. 

예컨대 수출지향적 목표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신용 등)의 많은 부분

을 집중적으로 배치동원하는 식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국가는 근대화프로

젝트 하에서 독특한 발전론적 사회통합화(developmental societalization)을 

달성할 수 있었다. 통상 이야기하는 성장일변도의 사회분위기는 바로 이

러한 것을 예시한다. 동아시아 국가는 바로 발전론적 사회통합화를 통해 

“가상의 성장공동체”(‘imaginary’ growth community)를 만들게 된다. 이러

한 발전론적 사회통합은 동아시아 사회를 단순히 ‘고노동강도’ 사회일 뿐

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고강도 사회’(society of high labor intensity)로 

만들게 된다.

앞서 필자는 축적의 정치사회적 매개를 이야기하였다. 대만과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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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출형 축적체제가 안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반공규율사회적 조

건 위에서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 형태로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

적 ‘기능’이 수행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동아시

아적 형태의 축적의 정치사회적 매개라고 할 수 있다

4. 국가와 축적체제의 1960‧70년대적 결합의 위기

앞서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이 사회적 투쟁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율화함

으로써 성장의 정치사회적 조건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반공규율사회는 여러 측면에

서 사회적 투쟁의 발전에 ‘규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공규율사회

가 사회적 투쟁에 미치는 계급적 효과는 첫째 ‘통제효과’(control effect)와 

둘째 ‘왜곡효과’(distortion effect)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서 통제효과라

는 것은 계급투쟁의 중심적인 사회적 투쟁으로의 발전통제효과나, 사회적 

투쟁의 정치적 투쟁, ‘민족적-대중적’(national-popular)투쟁으로의 발전통

제효과 등으로 예시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와 사회적 투쟁 간의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써 사회적 투쟁이 국가 내부에 반영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풀란차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투쟁이 

“국가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것”(Poulantzas, 1980, p.133)이라

고 할 때, 일정한 사회적 투쟁은 국가 내부에, 혹은 지배블록 내의 분파

간의 갈등 등으로 반영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왜곡효과는 제도정치의 보

수우익적 편향화를 통해 사회적 투쟁의 국가에의 반영을 제약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반공규율사회의 이러한 통제, 왜곡효과는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

에 의한 3차원에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기

적인 수출형 축적체제의 내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 및 왜곡효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발전과정에서 존재하였



84  공간과사회 2001년 통권 제15호

던 경제-사회의 독특한 결합체제는 3차원에서 사회적 투쟁이 발전하여 가

게 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작업장 수준에서의 병영적 통제와 천민

적 수탈에 대한 투쟁이 점차 발전되어나가고, 전사회적 자원을 일부 대자

본의 축적을 위해 총동원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 점차 확산되어나가게 

된다. 헤게모니적으로 인식되던 근대화프로젝트 역시 점차 균열되어나가

게 된다. 3차원에서의 저항은 점차 상호작용하게 되고, 신중상주의적 준

(準)전시국가/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되어가게 된

다.

이러한 투쟁의 발전은 국가의 ‘실체적’ 통일성의 균열로 나타나게 되는

데, 한편으로는 군부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블록 내의 여러 분파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에 의한 민중블록의 통합, 

즉 국가와 민중블록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전

차원에서의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은 역으로 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투쟁

의 국가화’(statization of struggles)를 낳고 이는 ‘위기의 국가화’로 이어지

게 된다.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의 사회적 투쟁의 강화와 투쟁의 국가에의 반영

은, 국가의 위기－기능 및 형태 모두에서－로, 축적체제와 국가의 결합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

5. 1960‧70년대적 국가―축적체제 결합의 해체와 변형

이상에서 필자는 투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위기를 살펴보았다. 국가

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축적체제의 변형과 국가 자체의 변형을 

낳게 된다. 첫째 국가의 위기는 축적체제의 잠재적인 위기를 현재화하게

(manifest) 만든다. 투쟁의 강화와 그것의 국가균열로의 발전은, 초기 자본

주의적 발전단계에서 수출형 축적체제와 기능적 결합관계에 있던 국가를 

대립물로 전화시키게 되며 오히려 축적체제의 재생산에 족쇄가 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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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 국가의 위기는 축적체제의 현재화된 위기와 

결합하면서 이전의 수출형 축적체제와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 간의 결

합을 해체(decoupling)시키고,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강제하게 된다.

1960‧70년대적 발전 속에서 정합적으로 존재하였던 축적체제와 국가, 

그것의 결합형태의 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축적체제, 새로운 국가－기능 

및 형태 모두에서－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국가변화는 거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대만에서 1980년대 이후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한다(대만과 남한 모두 경제개방화나 민영화 정책이 

추구되는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기존의 단순 수출형 축적체제는 축적의 여러 계기에서 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 그것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과잉노동력의 무제한적인 

공급상황의 종결, 중저가(中低價)시장의 포화와 후발발전도상국의 추격으

로 인한 가치실현과정에서의 애로, 폐쇄적인 국내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 국가 혹은 당에 의해 운영되던 국영 기업 혹은 당기업의 비효율화 

등의 여러 요인이 단순수출형 축적체제의 재생산에 위기를 부여하게 된

다. 

여기서 단순 수출형 축적체제는 복합수출형 축적체제(complex form of 

exportist accumulation regime)로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산업구조조정, 수

출시장의 다변화, 중고가 시장에의 접근노력, 노동시장의 새로운 유연화

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외국인 노동력 수입 등), 생산의 다국적화(multi- 

nationalization), 대자본에 의한 신경영전략 등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의 도

입 등 다양한 양상으로 현상화하고 있다. 단순수출형 축적체제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던 부문간 불균형(I부문과 II부문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

정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게 된다. 단순 수출형 축적체제에서의 일면적인 

수출지향성은 점진적인 내부지향성과 수입대체노력에 의해 보완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축적체제의 내적 불균

형과 내적 불안정성은 존재하기는 하나, 이전의 위기가 축적체제의 불안

정이 대부분 외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었던 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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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에 의한 불안정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축적체제의 변화는 과거 단순수출형 축적체제의 안착과 결합되

어 있는 국가기능의 일정한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축적체제와 관련한 국

가의 기능적 문제점은 특정 기능의 과잉 혹은 과소, 이전 기능의 관성적 

지속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축적체제의 변화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

능적 변화는 어떤 고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행착오

를 통한 발견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능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다면, 내부의 축적체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적 요구, 사회적 투쟁의 강화에 따른 국가의 ‘기능적 선택폭’

의 제한성9), 범지구화의 진전으로 인한 자본간 경쟁의 강화는 경쟁력 지

향적 노동국가적 ‘기능’을  지배적인 것으로 강화하게 된다. 경쟁력 지향

적(Schumpeterian) 국가역할은 생산물, 생산과정, 조직, 시장 등에서의 혁

신의 증진, 구조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측면에의 개입, 사회정책

을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제경쟁력 강화의 논리에 복속하는 것, 탈상품화

된 영역의 재상품화(국가복지의 시장복지로의 전화 등) 등으로 표출된다. 

변화된 자본축적의 조건, 특히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자본 간 경쟁의 강화

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는 신조합주의적 유형, 신자유주의적 유형, 신

국가주의적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Peck, 1996), 동아시아의 국가는 

서구의 국가에 비하여 더욱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한 ‘신국가주의적인’ 경

쟁력 지향적 노동국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가는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자본간 경쟁의 강화 

등에 의하여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되는 반면에, 

9) 이전 시기의 계급투쟁 및 사회적 투쟁은 다음 시기에 있어서의 지배블록의 정치

적‧정책적 선택지들을 한계짓게 된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1987년 6월 항

쟁시 군부세력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들 중 ‘강경진압’ 방식을 제한하였

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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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 하에서 사회투쟁을 통해 

표출된 정반대의 압력을 받게 된다. 즉 사회정책의 강화, 사회복지의 확

대, 전면적인 상품화의 가혹성에 대립하는 탈상품화의 요구 등에 직면하

게 된다.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 하에서 ‘과잉’복지의 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도에 대한 서구 민중들의 투쟁이 방어적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

면, 동아시아의 민중들의 투쟁은 무(無)복지, 일면적인 성장지향적, 즉 자

본편향적 정책들의 민중적 선회를 주장하는 다분히 공세적인 성격을 띄

게 된다. 동아시아의 국가변화는 바로 한편에서는 자본축적의 조건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요구와, 다른 한편에서는 구(舊)성장전략의 

일면적인 자본편향적 성격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되게 된다. 신국가주의적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 중에서도 이 양

자의 압력 속에서 어느 것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보다 친자본적인 형

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고, 민중적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형태로 구체

화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3차원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능적 역할의 변화는 

첫째 노동과정에서의 국가적 개입양식에 대한 저항이 확장됨에 따라 노

동과정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입방식의 공백이 생겨나고 그것이 자본의 

독립적인 통제에 의해 보완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과정에서의 

자본의 지배의 위기 시에는 여전히 국가주의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자본의 독자적인 지배를 보완하는 형태로 국가적 개입이 선택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둘째 자본관계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성장

의 조직화와 실행을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성장의 물리적 인프

라를 증진한다거나 과학기술적 인프라를 증진한다거나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화폐시장 정책, 과학기술정책, 노동시장 등의 정책영역에

서 자본의 변화된 요구를 기능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축

적체제와 국가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자본과 국가와의 관계를 말한다. 

이미 일정하게 축적기반을 안정화한 자본의 요구가 이전의 초기축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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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일종의 성장창출적 기능에

서 성장보완적 기능, 성장기반 조성적 기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능은 과거의 근대화프로젝트와는 

다른 새로운 지배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축적체제

와 국가기능의 관계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배담론들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화를 지배담론으로 하면서, 축적체제와 기능변화에 조응하는 다양한 

하위담론들－정보화,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작은 정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배프로젝트

는 이전의 근대화프로젝트가 가졌던 사회통합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축적체제의 변화와 국가기능의 변화가 어떠한 국가형태로 귀착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

후 남한과 대만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가형

태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화이행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국가형태의 변형을 둘러싼 지배블록 내부의 투쟁 및 국가와 민중

블록 간의 투쟁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국가기능이 어떠한 국가형태하에서 수행되느냐 하는 것은 비록 

구조적 규정성을 받기는 하나 일정한 전략적 선택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

각된다. 포스트-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선택성 여지 내에서의 사회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만과 남한에서는 이러한 국가형태의 변화가 수동혁명적 방식으

로 위로부터의 ‘변형주의’적 재편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람시가 이야기한 대로, 비(非)혁명적인 점진적 이행의 경로에서는 이전

의 지배의 구조는 연속되고, 이전의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는 

기존의 지배블록의 헤게모니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방식

으로 재조직화되게 되며, 비(非)지배계급과 집단의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

브는 일정하게 제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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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태의 변화는 대의형태, 국가개입형태, 제도적 편제(institutional 

ensemble) 등 국가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지배블록의 내적 관계, 

국가와 민중블록의 관계 등 실질적인 측면(substantive)에서의 변화를 포함

한다.

먼저 대의형태의 변화는 정당체계의 변화, 선거구제의 변화 등을 포함

한다. 이른바 ‘정치사회’의 대의적 불완전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개입형태의 변화는 경제와 

시민사회의 다원화, 각 부문의 자율성의 증대 등을 감안하여 보다 직접적

인 개입형태에서 간접적인 개입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개입의 경우에 있

어서도 절차적 중립성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전의 통제경제적인(dirigiste) 스타일에서 국가관료와 자본 간의 협의적 

관계, 긍정적 유인을 통한 선도(channelling)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

게 된다.10) 다음으로 제도적 편제와 관련하여, 국가 기구 내의 여러 단위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국가 기구간의 제도적 통합의 주요한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정보기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여전

히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분화된 시민사회, 경제 간의 괴리는 지속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의 실체적 측면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배블록 내의 관계

가 재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지배블록 내의 군부중심

의 권위주의적 분파 및 극우주의적 분파의 상대적 주변화, 새로운 자유주

의적 분파의 헤게모니화 및 지배블록에의 참여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 대만의 경우 지배블록의 재편은 집권 국민당 내의 온건파, 토착파의 

중심화로 나타나는 반면, 남한의 경우 3당합당과 같은 변형주의적 정당통

합의 형태로 지배블록의 재편이 나타나게 된다. 양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진전과정에서 야당정권에 의한 지배블록의 ‘혁신적’ 변

10) 이것을 필자는 위계적 공생(hierarchical symbiosis)에서 협의적 공생(collaborative 

symbiosis)으로의 변화로 표현한다. Hee-Yeon Cho and Eun Mee Kim(1998) 참

조.



90  공간과사회 2001년 통권 제15호

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개별 국가에서 극우주의적 분파가 헤게모니를 갖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대만과 남한 모두에서 극우주의적 분파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조

건은 ‘또 다른 민족공동체’와의 ‘냉전적 대결’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만에

서 국민당의 권력상실은 역설적으로 본토와의 ‘대결적’ 관계의 전환이 중

요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남한의 경우 2000년 6‧15 선언

으로 남북 간의 새로운 ‘평화공존형’ 관계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의 극우주의적 분파의 헤게모니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유주의적 분

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조건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중블록의 관계에서, 과거의 근대화프로젝트에 의

한 민중블록의 통합이 이완되면서, 지배의 사회적 기반의 변화가 나타난

다. 초기 산업화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농민층, 도시 프티부르주아지 등

에서 성장의 주요한 수혜층인 중상층 부르주아지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력은 새로운 지배블록의 중심분파가 되고 

있는 ‘자유주의 분파’(liberal fraction)의 사회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지향으로 경도됨으로써 아래로

부터의 민중적 저항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로서 

과거의 축적체제, 국가의 사회적 기반은 균열되었으나, 새로운 사회적, 계

급계층적 기반은 대단히 협소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포스트-권위주

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의 

경우 소위 성적(城籍)모순이, 남한의 경우 지역갈등이 변형되고 있는 지배

블록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게 된다.

수동혁명에 의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갖는 딜레마가 바로 여

기에 존재하게 된다. 지배블록의 내적 관계에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민중블록관계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배 및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이행은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면서 진행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는 형성기 동아시아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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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도기적인 국가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형태의 변화

는 축적체제의 변화, 그것이 동반하는 사회변화－강화된 부르주아지, 상

대적으로 조직화된 노동계급, 활성화된 민중블록, 분화된 시민사회 등－

에 조응하는 지배블록의 재편, 국가와 민중블록의 관계 재편, 그를 포괄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국가형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구조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지배블록 내의 일부분파의 관성적 경향,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시민사회와 괴리된 제도정치, 인종모순과 지역갈등과 같은 왜곡화변

수 등은 안정적인 포스트-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 형성을 지체시키고 있

다. 포스트-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는 그것이 민주주의적 정치형식을 갖

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형태의 질적 성격은 사회적 투쟁의 결과, 그

것을 반영하는 지배블록 내의 갈등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가변동－특별히 국가형태의 변화－은 내부로터의 민중적 투

쟁과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력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게 된다. 이것

은 단순히 결정론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가변동에

는 국가―(시민)사회관계, 국가―시장(자본)―(시민)사회, 국가―시장(자본) 

―시민사회(노동)의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다. 우리

가 국가변화를 정부변화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러한 여러 측면이 

국가변화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변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국가변동에서 변화하는 국가의 성격이 신자유주의

적 지향성을 강하게 띈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1987년 이후 일련의 민주주의이행기의 정부는 

한편으로는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와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투쟁에 직면하고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개방화, 민영화, 시장화 등으로 요약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군부정권의 혁명적 타도의 실패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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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이후,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과제는 주변화되고, 초기산업화 단계의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개혁되는’ 자본주의의 사회성 각인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같이 친미적 의식이 강

한 사회 속에서 미국자본주의를 모델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점은 대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민정부의 수립이나 국민정부의 수립, 천수이벤 

정권과 같은 ‘민주정부’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을 관철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이다.11) 민주정부로의 이행은 국가형태가 권위주의

적 형태에서 민주주의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형

태의 전환은 경쟁력 지향적인 노동국가적인 방향으로의 국가‘기능’ 전환

에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적인 과정을 거

쳐서인데, 첫째는 민주화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separation f politics and 

economy)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을 약

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방화, 민영화, 시장

화의 강력한 흐름과 압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정

책이 ‘신’성장주의정책이라고 할 때, 과거의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

는 무(無)복지의 극단적인 성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었다. 바로 그

러한 정책추진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상황에서 ‘신’성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정부의 출현은 바로 이

처럼 반독재투쟁과 반(反)성장주의정책 투쟁의 결합을 분리함으로써, 오히

려 신성장주의정책,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하게 된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개혁의 정치적 한계’(political constraints of econo- 

mic reform)(Haggard and Kaufman, 1995)가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에 의해 

11) 자유화 혹은 민주화로 요약되는 개혁은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구체제와 사회

적‧정치적 구조를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초국적자본과 ‘합리화된’ 대자본에 의한 ‘자율적’ 시장지배를 

강화하며, 사회성이 약화된 ‘신시장질서’를 정치적 저항 없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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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대만에서의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은－

비록 체제적 전환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경제개혁

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초기산업화단계의 권위주

의적 발전동원체제가 경제성장으로 역설적으로 부적합하게 되었는데, 민

주정권(포스트-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으로의 전환은 역설적으로 이러

한 상부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12) 대만 같은 경우 새로운 집권

당으로서의 민진당이 인종문제에 관한 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만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 민진당 집권 이후 

구(舊)권위주의 체제의 전환에 있어서의 적극성－반부패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이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12) 이런 점에서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는 경제적 개방화와 정치적 개방

화의 괴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분석을 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이행이 본격화되고 계엄령의 해제로 정치적 개

방화가 본격화되게 되는 시점이 바로 1987년 무렵이었다(물론 정치적 개방화에 

있어 구지배블록의 이니셔티브가 어느 정도 강력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

는다). 

    즉 1980년 초반부터 대만과 남한은 이미 경 제적 개방화와 민영화정책이 시작

되었다. 상대적으로 ‘냉전의 우산’ 속에서 수출지향적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국

내시장에 관한 한 보호주의적 정책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산업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에 따라 미국자본 

등 해외자본에 의한 개방화의 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국가 차관 중심의 

산업화전략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 남한경제가 처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대만에 비해 외채문제가 심각한 남한의 경우 이러한 전환이 절박하게 요

구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개방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방화는 

1980년 봄 민주화의 좌절로 중단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개방화는 재강

화된 독재정권에 의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재강화된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체제 자체의 일관된 전환을 지체시키게 되고, 반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1980년대 중반의 시기에는 ‘자본주의’적 체제 자체에 대

한 위기의식까지 고조되게 된다. 그래서 개방화정책이나 민영화정책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개되게 된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모순성은 역설적으로 민주주

의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조정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형태의 비전환이 국가

기능 수행의 장애요인이 됨을 잘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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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방향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존의 국가-자

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자본-노동관계 등 다양한 관계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일방적인’ 대기업중심주의적 정책의 전환은 기존의 정

부-재벌 유착방식의 변화를 동반하여야 하고 이것은 일정한 정치적 조건

을 필요로 한다. ‘체제적 이념’을 공유하면서 기존의 국가구조의 일차적

인 담당자가 아니었던 야당정권의 등장은 경제‘개혁’의 정치적 한계를 극

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정권 내에서는 제한

된 ‘개혁’ 정책 자체도 기존의 관계구조의 저항에 의해 곧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문민정부 하에서의 업종전문화정책 같은 제한적인 재벌개

혁정책 조차도 좌절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국민정부하에서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과 재벌운영의 신자유주의적 재(再)정향(외국자

본과의 적극적인 결합노선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런 각도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IMF 위기는 보다 개방적인, 달리 표현하면 신자유주의적

인 경제정책이 강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된다. 중요 국영기업의 민

영화라든가 기업 해외매각 등이 경제위기 극복이나 IMF 정책권고라는 명

분으로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개입주의적 정책에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국가개입주의적 질서(관치주의질서) 속에서의 고착화된 국

가-자본관계, 자본-노동관계, 국가-시장-시민사회관계 등의 민주적 개혁

을 ‘동전의 양면’으로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경제로의 이행과 

민주적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을 갖는 경쟁력 지

향적 노동국가로의 전환이 신국가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통상 신

자유주의를 시장자율적 경제운영의 방식으로만 파악하는데, 동아시아의 

특수성은 바로 그것이 국가주의적 성격을 결코 탈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찾을 수 있다.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는 이데올로기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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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

아의 사회는 여기서 성장주의(growthism 혹은 developmentalim)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

제의 사회적 토양이었던 반공주의가 과거와 같은 대결적 반공주의

(confrontational anticommunism)에서 세련된 반공주의(sophisticated anti- 

communism)로 변형되어 존재하게 됨으로써, 국가주의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이 지속되는 셈이다.13) 전체적으로 시장

과 자본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지마는 국가의 강력한 이니셔티브는 강

하게 변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남한의 경

우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하에서 국가의 이

니셔티브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특별히 전반적인 지

배블록에서의 보수세력의 강력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갖는 김

대중정부에 대한 압력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가이니셔티브의 약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이행기 이후

에 나타나는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의 ‘신국가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글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시아의 

성장과정은 고도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내장한 특정한 ‘외부지향적’ 축적

체제, 즉 수출형 축적체제(exportist regime of accumulation)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적’ 자본주의(crisis-ridden capitalism)의 정착은 독특한 

유형의 국가의 존재하에서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것을 필자는 ‘신중상주

의 준(準)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라고 부른다. 이것은 동아시의 국

13) 필자는 이를 ‘신발전주의 체제’(neo-developmental regime)로 표현한다(Cho, 

Hee-Ye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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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기능을 특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특수한 국가적 기능은 권위

주의적 발전동원체제(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이라

고 하는 국가형태 위에서 가능하였다. 신중상주의적 준(準)전시국가적인 

‘기능’이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이라는 ‘형태’ 속에서 작동하도록 대만

과 남한의 독특한 사회적 특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것

을 필자는 ‘반공규율사회’라고 부른다. 이처럼 독특한 국가 형태하에서 

독특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의 국가구조하에서 위기적인 수출

형 축적체제는 정착할 수 있었다. 일종의 독특한 국가와 독특한 축적체제

의 결합을 말해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대만과 남

한의 경제성장을 규정한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내적인 위기가 전면화

하면서 이행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고 축적체제, 국가기능, 국가형태의 새

로운 정합적 재조정을 향하여 변화하게 된다. 대만과 남한은 현재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독특한 결합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결합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능

하였다. 동아시아의 초기적 발전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이러한 독특한 결합

은 초기적 발전이 종결되면서 내외적 위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이행과정 

속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발전의 과정은 단순히 물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과

정이라고 본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위기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투쟁(계

급투쟁 포함)의 활성화와 확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축적체제와 국가의 위

기와 이행에 있어서 사회적 투쟁은 결정적인 지위를 갖는다. 투쟁의 활성

화와 확장으로 표현되는 위기는 국가와 축적체제를 변화의 과정 속에 놓

는다. 여기서 축적체제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단순 수출형 축적체제에

서 복합수출형 축적체제(complex form of the exportist regime of accumu- 

lation)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축적체제의 변화는 기존 경제와 국가 

간의 결합상태에 균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국가의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이 국가의 변화는 국내적 투쟁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글로벌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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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국가주의적 경쟁력 지향적 노동국가’(Neo-statist 

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변화하여 가게 된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변화는 동시에 이전의 국가형태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되게 된다. 그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발전동원체제에서 포스트-권위주의적 발전동원

체제로 변화하여 가게 된다. 이러한 국가형태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겪고 

있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형태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표출되는 계급간‧사회집단간의 역관계를 반영하면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으

며, 현재 대만과 남한이 겪고 있는 지배 혹은 국가의 재편과정이 바로 그

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남한과 대만이라는 국가주의적 동아시아 성장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패러다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한과 대만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론적 정합성에 기초하여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방식으

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

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한계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희연 chohy@mail.skhu.ac.kr, 

http://socialmovements.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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